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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자율 심의 기구의 

필요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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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solving problems in film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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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화는 어떤 미디어보다 파급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열과 등급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검열은 양날의 칼과 같다. 청소년 보호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앞세우게 되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꺾게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검열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검열과 등급에 관한 문제를 주로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계는 여전히 일종의 변형된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윤
리와 도덕의 수호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태를 양산해서 영화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영화 심의에 나타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와 등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 심의 기구의 필요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주제어 : 영상물등급위원회, 검열, 영화 등급, 자율적심의기구, 책무의식

Abstract  The film has far-reaching power than any other media. For this reason, a censorship has existed in 
some way but censorship is like a double-edged sword. If KMRB stood in front of a desire to preserve the 
morals of society and youth protection, creativity of artists must be shaken. On the contrary if free will is 
emphasized, social chaos will be increase. Thus most countries made various censorship systems in order to 
overcome this contradiction. In recent years, mainly on the issue of censorship and the rating is a tendency to 
transfer to the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However, this issue is still dealing with this problem at KMRB in 
Korea. Then KMRB mistakes itself as the guardian of situation ethics and morality. Recently various problems 
appeared in the film rating system. KMRB should be devolved on the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The study will be to review the need for voluntary velibe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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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화 등급 분류의 기준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전체 관람가(G-General 

Audience-미국, 일본/U-Universal-영국/TP-Total Public-프

랑스)는 모든 국가의 등급 체계에서 공통적인 요소이지

만,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청소년 등급에 대해서는 약

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1) 청소년의 특정 영화 관람을 막

는 등급 제도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그 일차적 목

적은 “영상물에 대한 심의 자체가 아니라 영상물을 관람,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여 

영화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1]. 따라서 등급 

제도의 근본 취지는 청소년을 둔 부모가 관람 등급에 대

한 정보를 자녀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적절한 자료로 이용

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등급 제

도가 최근에는 오히려 영화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와

해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영화계는 

등급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살펴본 후, 반

민반관 형태의 위원회하에서 나타난 심의의 문제점들을 

알아본 후 가장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른 제한 상

영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론 마

지막 부분에서는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기구의 필요성을 탐진해 볼 것이

다. 

2. 영상물 심의의 두 가지 기준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급제도 시행의 본래적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인식한 

일각에서는 등급제도 자체를 검열로 오해하지만 이는 전

혀 다른 문제이다. 영화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2]에 따라 

예술의 자유는 영화 제작자의 창작 및 이에 따른 제반 활

1) 12세 혹은 13세 이하 제한/15세 이하 제한/17세/18세/19세 
이하 제한 : 각 등급마다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거나 
동반 유무에 따라서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동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서 영화

를 보호함과 동시에 영화의 배포나 상영을 원활하게 만

드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헌법재판소는 영화의 제작 및 이

에 따른 제반 활동뿐만 아니라 반포하고 상영하고 관람

할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다[3]. 예술 주체로써 예

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언론․출판에 대

한 자유와 등가의 성질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본

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도 분명 필요하

다. 이러한 취지로 헌법 제 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

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37조 제2

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해 법률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

장됨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예술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예술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나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하는 것이다. 예술에

서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안

녕에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되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

과 윤리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이 심의, 검열 그리

고 나아가 등급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키워드이다. 

어찌 보면 등급 문제는 예술에서의 자유권과 이를 남

용했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직 인성이 덜 발달하고 성인

에 비해 판단력이 흐리며,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표현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성인의 책무이자 미

디어의 책무(accountability)[4]라는 사고가 만들어낸 제

도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정신에 위해

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한 후 연령에 따른 관람 등

급을 부과해서 그들을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민반관(실제로는 정부 기구적 성격이 강한) 연합적 기

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

로 영등위는 예술창작의 자유를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 

아래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위는 국가

에서 위임받은 권리를 균형 감각을 발휘해서 실행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예술의 자유와 위해 요소로부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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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할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영화 관계자들의 우려와 근심은 영등위

의 정책이 청소년 보호의 책임에 균형추가 쏠리면서 영

등위가 마치 여성부 산하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생겨났다. 한 독립영화가 

감독이 “영등위는 등급 판정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영등위가 본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도덕과 윤리 

수호 나아가 특정 정권의 친위대처럼 행동하는 사례들에 

대한 개탄이라고 할 수 있다. 영등위의 이러한 편향적인 

태도는 국민을 훈육할 수 있다는 엘리트적 발상에 기인

한 것으로써 권력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력

기구처럼 자신을 판단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6월 16일 프레스 센터에서는 영등위 주최로 

“영화 속 언어 표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5]. 영

등위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이 일상화되고 영화의 욕설

과 비속어 사용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

화 속 언어표현 실태와 등급분류 기준 적용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교류하며 영화 속 언어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는 의도

까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영화 때문에 청소년들이 욕을 

한다는 가설은 검증된 사례도 없지만 이를 일반화해서 

마치 청소년 윤리 선도 위원회나 바른 학부모 모임과 같

은 기관에서 할법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곰곰

이 생각해보면 영등위 스스로가 자리매김한 위상을 짐작

할 수 있다. 영등위는 영화 표현과 내용에 따른 등급을 

매기는 기관이지 예술을 계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증

도 되지 않는 사례를 통해 영등위는 스스로 ‘영화’와 등을 

지고 있는 것이다. 왜 영등위는 영화를 내버려두고 윤리

와 도덕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는 분명 영등위가 정치

에서 독립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

을 훈육의 대상으로 삼는 엘리트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위를 해체하고 민간에 등급 관

련 업무를 이관하라고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영등위가 가진 권한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곡, 김

선 감독이 <자가당착>의 제한상영 처분에 불복해 낸 소

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영등위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끝까지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다[6]. 영등위가 

보여준 이 감정적 대응 아래 숨 쉬는 정서는, 자신들 스

스로가 국민을 훈육하고 계도하는 권력 기관이라는 특권

적, 우월적 지위를 영속하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영등

위의 이 ‘무모한 도전’은 특권적, 우월적 지위가 손상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정도 되면 

영등위는 애초의 설립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등급을 둘러싼 문제와 최근의 사례

영등위가 내린 등급 결정에 대해서 많은 영화 관계자

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풍경은 어제 오늘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등위가 내린 등

급 판정에 대한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즉 자의적 

해석에 대한 성토가 불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등위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

급분류 원칙을 요약한 것이다[7].

1. 윤리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

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하며 건

전한 영상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함.

3.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

을 존중해야 함.

4.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야 함.

5.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

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종

합적인 검토를 해야 함.

6.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clause  consideration 

theme emotion, view-point and various elements for 
character building for it's age

sensation

alism
exposure level, expressional level of sexual 

inter-course 

violence expressional level of torture, suppression and 
sexual violence.

dialogue barnyardism

horror level of state of shock due to strain and 
stimulation

drug expressional level of drug addiction

risk of 

imitation
level of psychological stimulation to murder, 

drug, suicidal

<Table 1> Criteria for Film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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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따른 고무줄 같은 판단 기준으로 인해 비슷한 

소재인데도 상영 등급이 다른 사례는 아주 흔하다. 깜찍

한 중학생들이 속도위반으로 생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극화한 <제니 주노>는 15세 관

람가지만 30대 아버지와 10대에 출산한 딸과 여섯 살 손

자가 등장하는 <과속 스캔들>은 12세 관람가다. 이 두 

영화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

기 때문에 관람 등급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성적인 표현

이나 10대의 속도위반이라는 영화적 ‘설정’이 아니다. 핵

심은 가족 영화처럼 보이게 만드는 ‘포장’ 기술에 있는 것

이다. 

2009년 개봉한 김조광수 감독의 <친구사이> 역시 청

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송을 한 결과 이겨서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지만 그 때는 이미 영화가 간판

을 내린 후였다. 하지만 동성간의 사랑을 <친구사이>보

다 훨씬 격정적으로 다룬 <브로크백 마운틴>은 처음부

터 15세 관람 판정을 받았다. 비단 <브로크백 마운틴>만

이 아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비교적 관대한 등급을 받는

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만약 <브로크백 

마운틴>에 대한 후한 판정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후

광 때문이었다면, <친구사이>에 대한 청소년 불가 판정

의 이유는 유명한 상을 받지 못해서일까? 김조광수 감독

이 제기한 소송은 성을 소재로 했지만 상을 받지 못한 영

화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환영받아야 할까? 하지만 이 소송의 최종 판결

문은 예술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드러내 보인다.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없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8].”

더 힘이 센 상급 기관에서 언급한 ‘교육적 효과’라는 

명분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끼친 것일까? 그렇다면 언제

부터 영화는 ‘훈육의 수단’이 된 것일까? 영화가 훈육의 

수단이 되거나 훈육의 효과를 담보한다면 그 동안 ‘동성

애’라는 소재 때문에 청소년 불가나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그 ‘효과’가 없어서였던 것인가? 수 많은 의

문이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떠오른다. <님포매니악>, 

<숏 버스>, <흔들리는 구름>, <천국의 전쟁>이 애초에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어쩌면 이들 영화에 등

장하는 그 문제적 장면들이 법원이 말하는 ‘훈육의 효과’

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영화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던 ‘예술성 높은 영화’라는 평가로는 영등위를 움직이

지 못한다. 예술성보다 더 영등위에 설득적인 기준이 어

느 나라 영화인가? 혹은 훈육적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

까지 영등위가 받은 비난은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

등위는 무역 기구도 아니며 교육 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4. 제한 상영가 문제

제한 상영가 제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세계 어느 나

라보다도 개방적이면서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에도 상영 

제한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논리적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지난 20 여 년 동안 프랑

스에서 제한 상영 처분을 받은 영화는 단 한편도 없었다

[9].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제한 상영과 

같은 등급을 영화에 부과하지 않는다. 등급 외(not rated) 

판정을 받은 작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등급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라벨이 붙여진 것일 뿐, 우리의 제

한 상영 등급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제

한 상영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 배경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제한 상영 판정을 받은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다시 말해서 성인만이 볼 수 있는 영

화들 보다 표현 수위가 더 높은 영화들이다. 국가에서 등

급 판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영등위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는 판정할 수 없는 ‘위험한 영화’가 있으며 이 위

험한 영화는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

해서 금제를 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볼 권리를 간섭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다분히 전근대적이다. 보통의 성인

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볼 영화의 내용을 제한

한다면 그것은 뒤틀린 도덕주의자들의 기준이나 엘리트 

권위주의 혹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반 성인들

이 보거나 보지 못할 영화를 자의로 결정하겠다는 것으

로써 이는 일반 성인 시민을 경시하거나 모독하는 것이

다. 이는 또한 형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이상, 보통의 성인

은 보고 들을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

고, 그 내용에 대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을 가진다

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적 토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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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한 상영가 제도의 실행은 작품에 대한 평가나 

유통에 대한 통제를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는 우를 범하

는 것이다. 제한 상영가 딱지가 붙은 영화는 대부분 상업

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엄청난 도덕

적 결함을 가진 영화처럼 인식되고 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준다. 결국 제한 상영 개념은 권

력 기관이 영화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성인의 알 권리

에 대해 애매한 도덕적인 잣대로 후견인적인 간섭을 시

도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한편 제한 상영관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이 개념이 얼마

나 위선적인 판단에서 출발한 것인가를 말해준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제한 상영가 판정은 작품이 관객에게 상

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

영불가 판정과 하등의 차이가 없지만 제한 상영가 판정

이라는 제도는 영등위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왜냐하면 영등위는 예전 공연윤리위원회처럼 특정 작품

에 대해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영 불가 판정을 하지

는 않았기 때문이다. 상영 공간 부재는 영등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다.”는 케케묵은 논리를 반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렇다면 영등위는 어떤 근거로 청소년 불가 너머에 있는 

‘위험한 영화들’에 대해서 제한 상영가 판정을 내리는 것

일까. 사회에 대해 지독한 해악을 끼치며, 평균적인 성인 

관객들도 감내할 수 없는 표현을 담았다는 영화 몇 편을 

살펴보자. 

올해 상반기에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영화중에 

대표적인 작품은 <호숫가의 이방인>과 <홀리 모터스>

가 있다. <호숫가의 이방인>은 성기노출, 동성애라는 소

재로 인해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았지만 작년 부산영화

제에서 관객에게 선보여 좋은 반응을 받았던 작품이며 

카이에 뒤 시네마에서 선정한 2013년도 전 세계 영화 베

스트 목록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11]. 결국 이 영화

는 알랭 기로디 감독이 극장 상영을 위해 재편집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정식 수입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 내 상영이 불발되었다. 이와 달리 <홀리 모터

스>는 문제가 된 1분 30초 정도의 장면을 블러(blur) 처

리 하면서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1990년대 

공연윤리위원회의 서슬이 시퍼럴 때, 우리는 이미 로버

트 알트만의 <패션 쇼>에서 여성 성기를 따라 움직이는 

의뭉스런 ‘하트’를 선 경험했다. 공윤이 영등위로 이름이 

바뀌고 검열의 가위도 공식적으로 사라진 21세기에 또 

다시 특정 장면이 블러 처리된 것을 보는 관객의 심정은 

분명 사라진 것에 대한 향수는 아닐 것이다. 

5. 민간 심의 기구의 필요성 

Korea Japan USA

title KMRB
Council of 

Film Ethics
FRB

type
semi-private/

semi-public
VDA VDA

compositio

n

various 

members of 

professional 

field

professor, 

journalist, 

writer, the 

clergy, etc.

MPAA, 

NATO & 

IFIDA

System of 

film rating

all, 12under, 

15under, 

teenage 

restricted, 

restricted 

screening

G, PG12, 

R15. R18

G, PG, 

PG-13, R, 

NC-17

obligation Y N Y

restricted 

screening
Y N N

operation 

fee

evaluation 

fee+governme

nt subsidy

evaluation 

fee

evaluation 

fee

<Table 2> Agencies for film rating

영등위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심의 기구를 만

들려는 열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

제로 인해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우

선 민간 차원의 심의 기구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칙제정, 규칙집행, 규칙준수감독, 사후관

리의 주체를 누구에게 이임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

분했기 때문이다. 완전한 민간차원의 자율적 등급 시스

템은 이 모든 사항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너무 많

기 때문에 완전자율등급제는 이상적인 모델에 불과하다

는 비판을 듣는다. 현재 영등위는 규칙제정, 규칙집행, 규

칙준수감독이 내부적으로 이뤄지지만 사후관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들

로 심의 위원이 결정되지만 그 배경에 다분히 정부의 힘

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

에 영등위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심의 기구는 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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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자율성을 담보하는 것이 성패의 가장 큰 요인

이 될 것이다. 완전자율등급제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미국영화협회(MPAA :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 극장주협회(NATO :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 및 미국 국제영화 수입 

및 배포자협회(IFIDA : International Film Importers and 

Distributers of America)에 의해 1961년 11월 1일부터 출

범한 자율적인 영화 심의 기구인 등급분류관리국(CARA 

: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이 영화 심의

를 담당하고 있다[12]. 이 심의 기구의 구성원이 되기 위

해서는 자녀를 두고 있으며, 지적으로 성숙하고, 평균적

인 미국의 부모의 입장에 서서 자녀들의 영화 관람에 대

한 결정을 돕고 적절한 등급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 물론 이 기구는 정부로부터 인사와 예산 편성 

권한이 독립되어 있다. 심사위원을 배출할 수 있는 단체

가 위에 언급한 세 개 기관은 아니지만 그들의 감독 하에 

심사위원을 배출하기 때문에 등급분류관리국은 산업적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등급 심의에 드는 모든 비용

을 개별 영화 심사비나 회원사들의 후원금으로 자체 충

당하기 때문에 메이저 영화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율 심의기구의 설립의 원 취지가 영화 제작에 관여

하는 산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가장 이

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자율적 

심의기구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은 헤이스 코드를 제정할 

때의 미국 영화산업의 지형도를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 

없다[13]. 그러나 우리 영화계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산

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실패할 것이

라는 우려를 일각에서 하는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시스

템이 갖춰진 미국의 영화산업과 비교해 우리 영화계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완전자율형 심의 제도를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하

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완전자율형 심의제도가 불가능

하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규칙제정, 규칙집행, 규칙준수감독을 영화

산업 주체가 담당하고 사후관리를 규제기구(국가)가 담

당하는 모델이 완전자율형 심의제도의 취지에 가까운 보

완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혹은 규칙준수감독을 관에 이

양하는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clause/model  model A model B model C

rule deciding private private private

rule execution private private public

management private public public

fund creation private

private+pub
lic/

private or 
public

private+pu
blic/

private or 
public

<Table 3> Various Voluntary deliberation 
            agencies

위의 보기 예시처럼 여러 가지 상정 가능한 모델이 있

지만 자율화 심의의 핵심은 규칙을 전적으로 영화산업 

주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영

등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민반관 형태의 심의 시스템보

다는 훨씬 저항이 적을 것이다[14]. 왜냐하면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율적 심의제도가 현 시스템 하에서 

날로 증가하는 영화산업 주체와 심의 기구 사이의 갈등

과 마찰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는 영화산업 주체만의 입장을 반영하여 느슨한 형태의 

등급 제도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그러나 영

화 산업의 생리를 생각한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

다. 영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청소년 보호라는 

심의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화 산업 주체는 

결코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기우와는 반대로 영화 표현의 파

급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보수주의자의 우려가 

담긴 시선 이상의 강력한 제어가 오히려 영화 산업 주체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다. 완전자율형 심의 제도를 상정

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산업의 논리로써 내부의 요구

(영화창작자)에 등을 돌리는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발생한 등급의 일관성 없는 판단

은 영화 제작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 그렇

기 때문에 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서 흥행에 유리한 조건

을 만들려면 스스로 재편집해서 문제가 되는 장면들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 제작자는 이러한 

사태를 반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 창작자인 감

독은 수족과도 같은 장면들을 가위질해야 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민간에 등급 판정 업무를 

이관한다 하더라도 영등위에 의해서 관행처럼 행해진 이

러한 상황은 분명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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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창작자의 예술에 대한 의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

는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결코 보수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느슨한 심의 체제로 흐르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영등위

에 대한 불만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심의의 기준

이 고무줄처럼 자의적이라는 점, 그리고 영화산업을 외

면하고 오히려 청소년 선도 위원회와 같은 보수적 권력 

기구로 전락했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영등위의 

심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결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영등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

다. 

6. 결론 

자율형 심의제도가 예상되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 

자율적 심의제도에 전향적 태도는 우리 자신이 영화를 

좀 더 성숙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예상되는 문

제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 하에서 발생하는 문

제보다는 덜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생

태계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생태계 자체의 자생력과 자정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완전자율형 심의제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후관리를 영화산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까지 

규제기구(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담당한다면 발생 가능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나 영화의 막강한 파급력을 염려하는 사람

들의 근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율 심의제도

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등급을 부여할 때 기준을 지금

보다 느슨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특정 부류가 

아니다. 그들은 영화 창작자, 제작자, 배급업자, 마케팅 

담당자, 영화 학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영화라는 예

술 장르의 생산자들이다. 이들이 영화가 가진 상품으로

써의 가치를 모를 리가 없다. 우리가 영화계의 자정작용

을 믿는 이유는 영화의 이와 같은 특별한 자본집약적 성

격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창작 주체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제도의 개선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상물 등급 심의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이유는 청

소년 보호와 자유로운 창작의 모순된 기준 사이에서 균

형점을 찾으려는 것이지, 창작의 자유를 무한 존중하려

는 태도에서 출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영화 산업계의 의

식이 성숙해지고 국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

면 그때 자율심의제도를 거론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된 생각이

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이들은 영상물 심의

제도의 불합리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왔다. 2014년 하반

기부터 포럼과 세미나2)를 통해 각국의 등급 심의 현황, 

심의 기구의 성격, 등급 부여의 원칙에서부터 자율형 심

의 기구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연구까지 매우 활발한 담

론이 형성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현 시점이 반민반

관의 기존 영등위의 심의 시스템이 최근처럼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교

육계,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철지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면, 예술과 사회제도가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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